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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추세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대응

정책 중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는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상황에

서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가족친

화적 근무제도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직무요인을 분

석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먼저 공직사회에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을 확산시키고 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를 공무

원의 직무요인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으로 설정하고, 직무요인의 변화를 통하여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직무요인이 근로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행동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Karasek(1979)의 직무요구-통제모형

(JD-C) 및 이를 확장시킨 Demerouti et al.(2001)의 직무요구-자원

모형(JD-R)을 바탕으로, 직무요구로서 직무과부하, 직무통제로서

업무자율성과 업무전문성, 직무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원과 능력 발

전 기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정부 공무원 2000명,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2000명 중 만20세 미만 자녀가 있으며, 육아

휴직제도·직장 내 보육시설·유연근무제의 세 가지 가족친화적 근

무제도를 모두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 275명을 추출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통제로서 업무자율성과 업무전문성, 직무자원으로

서 사회적 지원과 능력 발전 기회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

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요구로서

직무과부하는 모형의 예측과 달리,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통제와

직무자원의 경우 모형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내재적 동

기를 증가시켜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유자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을

촉진하기위해서는 개별적 제도에 초점을 맞춘 시각에서 벗어나 직

무요인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적요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능성이 높은

직무요인을 변화시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무통제 관점에서는 실무적으로

결재 간소화를 통한 업무자율성 제고 및 인센티브 제공을 활용한

업무전문성 향상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직무자원에

대하여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을 통한 사회적 지원 확대 및 보다

많은 능력 발전 기회 제공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주요어 :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직무요인, 직무과부하, 업무자율성,

업무전문성, 사회적 지원, 능력 발전 기회

학 번 : 2017-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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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최근 발표된 2020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84명(통계청, 2020)으로

1983년 2.06명, 2002년 1.18명 등과 비교해 볼 때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이 도입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합계출산율의 감소 추세를 막기 위한 뚜렷한

전환점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 추세의 반전

시도를 위하여 2006년부터 제1차·제2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사용된 예산만 하더라도 제1차 기

본계획의 경우, 19.7조원, 제2차 기본계획에는 60.5조원, 제3차 기본계획

에는 108.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저출산 추세의 심화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국방 등 국가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저출산의 경제적 영향에 대

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심화 추세가 지속(출산율

1.05~1.12명대 가정)될 경우의 2060년 예상 GDP는 인구가 통계청 중위인

구추계(출산율 1.38명대 가정)와 같이 실현되는 경우의 2060년 예상

GDP보다 3.3~5.0%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활

동 변수들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국회예

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의 경우 가장 낮은 출산율을 1.05명대로 가정

하였으나, 2020년 2분기 합계출산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출산율이 1명

미만이 되는 상황도 발생 가능한 바, 실제 예상 GDP의 하락률은 더 클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노동력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의 경제성

장 기여도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를 경우,

2020년대부터 발생하는 노동력의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되며,

2000년대 연평균 4.3%의 경제성장률이 2050년대 1.1% 수준으로 낮아지

고, 특히 경제성장에 노동이 기여하는 정도는 2020년대에는 -0.7%p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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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

년연장, 여성고용률 증가, 해외인력유입 모두를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도

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1.5% 정도에 그치고, 노동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

여도는 -0.62%p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18). 결국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는 이상, 다른 대응 수단들을 활용하여도 경제성장률의 하

락을 막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추세적 저출산에 대하여 정부는 제1차~제3차 저출산 고

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응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제3차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3차 기본계획은 2018년까지는 ①청년일자

리·주거 대책 강화, ②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③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④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의 4가지 저출산 대책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출산장려정책에서 벗어나 국

민의 삶의 질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관점에서 2019년 수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①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②아이

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③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④모든 아

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 문화 조성, ⑤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

주거·교육) 조성의 5가지 정책으로 변화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19).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는 가족친

화적 근무제도는 기존 기본계획에는 ④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에 포

함되어 있었고, 수정된 기본계획에서는 ②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③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분야에 걸쳐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가족친화적 근무제도가 중요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서 인식되는 것은 저

출산 문제가 단순히 고용불안이나 양육비 증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보육에 있어 공

백이 발생하고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

이다(장혜경 외, 2007).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맞벌이 부부

는 전체 50만 쌍 중 47.5%에 해당되어 2017년 44.9%에 비해 2.6%p 상

승하였으며, 2015년 42.9%에 비해서는 4.6%p 상승하였다. 특히 최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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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연차인 경우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았는데, 즉, 혼인 1년차인 신

혼부부에서는 맞벌이 부부 비중이 53.9%, 혼인 3년차인 신혼부부에서는

맞벌이 부부 비중이 45.9%, 혼인 5년차 신혼부부에서는 44.7%로 나타났

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66명으로 외벌이 부부의

0.83명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통계청, 2019; 통계청, 2015).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최근 신혼부부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대

략 절반에 해당되며, 맞벌이 부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 연

차가 계속될수록 일-가정 갈등으로 인하여 맞벌이를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벌이 부부에 비해 맞벌이 부

부의 평균출생아수가 작은 것은 맞벌이로 인하여 일-가정 양립이 어렵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에 따라 맞벌이

가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이므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는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고 출산친

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의 출산·육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도입을 강한 의지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적 근무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주5일제 도입 사례와 같이, 먼저 공직사회에서 가족친화적 근무

제도가 실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전반의 근로자들이 가족친

화적 근무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될 수 있기

에 먼저 공무원들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가 실질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무요인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

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요인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공무원들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실질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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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직무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1. 직무의 개념

직무는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뜻하며, 과업, 업무,

일 등의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된다. 노동부(2007)에 의할 때 직

무(Job)는 책무(duty)의 집합을 뜻하는데, 이 때 책무는 목적이나 수준이

유사한 일을 말한다. 그리고 책무는 업무 내용 및 책임수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직무로 분류된다. 또한, 임성옥(2006)에 의할 때 직무는 정신

적·육체적 일로 구성되는 ‘일’을 지칭하고, 이는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하

여 수행하는 작업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를 조직 목표 달

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

는 특질을 직무요인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직무요인은 직무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반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 직무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Hackman & Oldham(1975)의 직무특성이론과 Karasek(1979)

의 직무요구-통제 모형 및 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2001)에 기초한 직무요구-자원 모형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

룬다. 본 연구는 직무요구-통제 모형과 직무요구-자원 모형에 기초하여

공무원이 직무요인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직무요구-통제 모형(JD-C)

Karasek(1979)의 직무요구-통제모형(Job Demand-Control Mode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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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요구(job demand)와 직무통제(job control) 개념을 활용하여 직무소

진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이에 의할 때 직무요구(job

demand) 수준이 높아질수록 근로자의 긴장 등 부정적 심리경험이 증가

하고 이에 따라 직무소진이 발생하게 되며, 직무통제(job control)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감소하게 된다. Karasek(1979)에 의할 때 직무요구

는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업무량 수준, 직무관련 대인 간 갈등, 스트레스

를 받게 하는 환경 등을 의미하는데, 주로 관련 연구에서는 업무량을 통

해 측정된다. 또한, 직무통제는 근무시간에 자신의 직무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통제를 의미하고, Karasek(1979)은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지적 재량을 직무통제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Hackman & Oldham(1975)의 직무특성이론의 직무자율성과 기술다양성

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지적 재량의 경우 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적 수준 또는 숙련도를 의미하는 바, 실제

직무에서는 업무 전문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직무요구와 직무통제를 기반으로 한 직무긴장 모형에 의할 때

직무요구가 낮고 직무통제가 낮은 경우는 수동적 직무(passive job), 직

무요구가 높고 직무통제가 높은 경우는 능동적 직무(active job)가 되며,

직무요구가 낮고 직무통제가 높은 경우는 직무긴장이 낮은 직무

(low-strain job), 직무요구가 높고 직무통제가 낮은 경우는 직무긴장이

높은 직무(high-strain job)가 된다. 이들 가운데 직무요구가 높고 직무

통제가 낮은 경우 직무소진이 가장 크게 발생하며, 해당 모형에서

Karasek(1979)가 강조한 것은 직무요구가 높더라도 직무통제가 높다면

직무소진이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Karasek(1979)은 15~75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1968~1974년 스웨

덴 자료와 미국의 The University of Michigan Quality of Employment

Survey 1972년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모형의 예측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요구가 증가할수록 직무 불만족이 발생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직무요구로 분류되었던 지적 요구(intellectual demands)의 경우 해당 연

구에서는 직무통제로 분류되어 기존연구에서 직무요구가 직무만족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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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는 역설이 해소되었다. 또한, 직무통제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요구가 더 많더라도 능동적 직무가

수동적 직무보다 더 높은 직무만족과 연관됨을 확인하였다. 즉,

Karasek(1979)의 모형은 직무 관련 요인 및 그들의 결합이 근로자에게

특정한 심리상태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3. 직무요구-자원 모형(JD-R)

직무요구-통제 모형을 기초로 하여 발전된 직무요구-자원 모형(Job

Demand-Resource Model)은 주로 Demerouti et al.(2001)의 연구에 기초

하였는데, 이는 직무요인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직무요구와 직무통

제 뿐만 아니라 직무통제를 포함한 개념인 직무자원으로 분석하여 설명

하는 모형이다. 직무요구-자원 모형은 직무요구-통제 모형이 직무와 관

련된 요인들을 과도하게 단순화하였다는 한계에서 출발하여, 직무요인에

대하여 보다 넓은 개념인 직무자원으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Demerouti et al.(2001)에 의할 때 직무요구는 직무와 관련된 신체적·

사회적·조직적 측면으로 지속된 신체적·정신적 노력을 요하며 직무소진

등의 생리적이며 심리적인 비용과 관련된 것을 뜻한다. 또한, 직무자원은

직무와 관련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조직적 측면으로서 직무목표를 달

성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생리적·신체적 비용과 관련된 직무요구를 감소

시켜주거나, 개인적 성장 및 발전을 자극하는 측면을 뜻한다. Richter &

Hacker(1998)의 경우, 직무자원을 외부자원(조직적·사회적)과 내부자원

(인식적 특징·행동 패턴)으로 구분하였으나, 연구들에 있어서 내부자원이

안정적이거나 상황독립적이라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Demerouti et al.(2001)의 연구는 외부자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Demerouti et al.(2001)에 의할 때 직무자원 중 조직적 자원의 예로는

직무통제, 자격 요건을 위한 잠재력, 의사결정에의 참여, 기술 다양성 등

이 있고, 사회적 자원으로는 동료·가족 및 또래 그룹으로부터의 도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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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된다. 이 모형에 의할 때 직무자원이 부족한 경우 많은 업무량

등 직무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직무목표 달성의 저하로 이어진다. 이 때 목표달성 실패에 따른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자기보호의 기제로서 동기부여

를 감소시키고 직무몰입을 줄이는 등의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즉, 해당모형은 직무요구는 직무긴장에 영향을 미치며 직무자원은 직

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각각의 관계에 대하여 직무

자원과 직무요구가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직무요

구와 직무긴장, 그리고 직무자원과 직무몰입 간 관계에 대한 예측은 연

구결과들로부터 대체로 지지되고 있다.

먼저, Demerouti et al.(2001)은 독일의 교사·간호사·제조업 등 21개의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37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직무요구가

증가하면 직무소진이 증가하며, 직무자원의 부족은 직무몰입의 감소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요구가 많고 직무자원은 부족한 경우에는 직무소진

과 직무몰입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직무요

구와 직무몰입의 감소, 그리고 직무자원과 직무소진 간 관계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akker, Demerouti & Schaufeli(2003)는 네덜란드의 전화회사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업무요구, 감정노동, 업무변경 등의 직무요

구가 결근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고, 사회적 지원, 상사의 후원, 성과에

대한 피드백, 직무통제와 같은 직무자원들이 헌신과 조직적 기여에 영향

을 미쳐 이직의사를 감소시키는 것을 보였다. Bakker, Demerouti, De

Boer & Schaufeli(2003)는 직무요구-자원 모형을 적용하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요구가 직무소진의 원인이 되며, 직무자원은

조직 헌신의 원인이 됨을 보였다. 이 밖에도 관련 연구 결과들에서 직무

요구는 직무긴장과 연관이 있으며, 직무자원은 동기부여과 관련이 있음

이 지지되었다(Bakker, Demerouti & Euwema, 2005; Bakker, Demerouti

& Verbeke, 2004; Hakanen, Bakker & Schaufeli, 2006).

한편, 직무요구와 웰빙 간 관계에 있어 직무자원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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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akker et al.(2005)가 고등교육기관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율성, 사회적 지지, 상관의 후원 등 직무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업

무량 등의 직무요구가 많더라도 번아웃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Xanthopoulou et al.(2007)에 의할 때 가정 요양 회사의 근로

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직무요구와 번아웃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가장 큰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량과 번아웃 간의 관

계에서는 자율성이 완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요양

기관 특성상 자율성이 업무량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

정하였다.

이처럼 직무자원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며, Demerouti

et al.(2001) 역시 직무자원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합의가 없

다고 하였다. 그리고 Margot Van der Doef & Stan Maes(1999)가 직무

요구-통제 모형에 관련한 20년간의 경험적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를

때, 직무요구와 직무긴장 간 관계에 대한 직무통제와 사회적 지원의 조

절 효과에 대하여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없으며, 이는 연구마다 직무요구

와 직무통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직무요구-통제 모형(JD-C)과 직무요구-자원 모형(JD-R)

으로부터의 시사점은 직무와 관련된 직무요구, 직무통제, 그리고 직무자

원이 근로자에게 특정한 심리상태를 유발하며, 이는 직무소진과 직무몰

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모형들에 의하면, 특정한 직무요인들이

근로자가 특정한 심리상태를 경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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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1.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개념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할 때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

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탄력적인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양

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처음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도입되었

다.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등장배경에는 저출산 문제가 바탕이 되고 있

다. 저출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노동력 감소, 소비여력 감소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는 바,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원소연, 201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가족친화

적 근무제도를 제시하였다.

한편, 서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빨리 도입되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가

198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와 근로자들

의 의식변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근로자들의 가사분담 책임을 배려

하여 도입되었다(이병훈·김종성, 2009). 가족친화적 근무제도가 달성하고

자하는 일-가정 양립문화에 대하여 Thompson(1999)은 조직이 직원들의

직장과 가정 간 통합을 지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정도에 관한 공유

된 전제, 믿음, 가치관으로 정의하며, 가족친화 또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과 혜택은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 간 경계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

게 하는 서비스들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는 근로

자의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장에 대한 책임을 조화시키도록 기업이 공식

적·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도 정의된다(Simkin & Hillag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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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OECD(2007)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잡

고, 아동의 양육 및 발달 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을 달성하는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로 파악한다.

또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는 Romzek(1991)에 의할 때 근로자가 가정

과 직장 각각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로서,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도이고, 이러

한 욕구가 조화될 때 생산성이 최적화된다.

한편, 국내의 연구들도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에 대하여 외국의 선행연

구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임인숙(2003)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에

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을 해소하고 직장과 가정 영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이병훈·김종성(2009)은 가족

친화적 근무제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

로 남녀 근로자들이 직장 업무와 가정의 일을 균형 잡히게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차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제도들을 뜻한다고

정의한다. 유계숙 외(2006)는 근로자들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

록 직장과 가정생활을 균형 잡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제도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홍보하여 기반을 구축하

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가족친화정책이라고 정의했

다. 홍승아(2009)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정의하였다.

한편,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는 모성보호제도와도 유사한 개념으로도 활

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규창·김향아(2006)는 모성보호는 여성의

생리적이며 신체적인 특질을 감안하여 근로 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하게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로 정의하였는데,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여성에 초

점을 두어 정의되는 반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경우 남녀근로자 모두

를 대상으로 정의되는 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간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엄밀하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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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유형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유형에 대하여는 국외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제

도의 유형을 직장 내외 보육시설 운영, 양육 지원, 재택근무, 아동 및 노

약자 부양정보 시스템, 탄력근무제로 나눈 연구가 있으며(Osterman,

1995), 이와 유사하게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 양육비용 지원, 노약자 부

양 지원,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육아휴직, 출산휴직, 탄력적 근무 등으로

제시한 연구가 있다(Perry-Smith & Blum, 2000). Galinsky &

Stein(1990)은 근로자들이 직면한 아이돌봄, 노인돌봄, 근무시간 및 스케

줄, 재배치(relocation), 업무자율성과 업무 요구량, 상사와의 관계, 지원

적인 조직문화의 7가지 이슈를 정의하며, 아이돌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획득 지원, 아이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원, 재정적 지원, 노인돌봄 상

담 등의 피부양자(아이, 노인) 돌봄 정책과 유연근무제, 시간제 근무, 육

아휴직 등의 시간 정책으로 유형화하였다. Freedman, Litchfield &

Warfield(1995)는 직장과 가정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가족친화

적 근무제도로서 직장 내 보육시설 또는 아이돌봄 바우처, 유연근무제,

잡셰어링(job sharing), 피부양자 돌봄 지원, 피부양자 돌봄을 위한 병가,

임산부 보험, 병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연근무제, 양육지원, 탄력근

무제, 노약자 부양지원을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유형으로 제시한 연구

도 있다(Wang & Walumbwa, 2007).

국내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유형을 파악하

고 있다.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보육비 지원, 법규에 정해진 것 이상의

출산·육아 휴직제도, 배우자의 출산 간호 휴가제도, 무급휴가제도, 주5일·

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으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김태홍·

고인아, 2001). 또한, 유규창·김향아(2006)는 모성보호제도에 대하여 출산

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보육시설, 수유시간, 임산부 휴일근무 제한, 임

산부 1일 2시간 이상 초과근무 제한, 유해업무에 대한 임산부의 종사 제

한, 생리휴가, 유산휴가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유계숙(2007)은 탄력근무

제, 휴가 및 휴직제, 보육과 돌봄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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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유계숙

(2010)은 보건복지가족부(2009)와 노동부(2008) 자료를 근거로 모성보호

제도(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태아검진시간제, 수유시간 부여, 수유실 설

치, 배우자 출산휴가 등), 휴가 및 휴직제도(육아휴직, 가족간호휴직 등),

경제적 지원제도(출산장려금, 보육비·교육비 지원 등), 보육지원제도(직

장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 등), 탄력적 근무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제 3 절 직무요인과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간 관계

1. 직무요인과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간 관계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가족친화적 근무제

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이고, 이의 실제 도입·활용에 대한 연

구는 많지 않다.

Budd & Mumford(2006)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실제 이용 측면에

초점을 두어 근로자의 인적특성, 직무특성, 조직특성 등 전반적인 요인이

갖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1998년 British Workplace Employment

Relations Survey(WERS98) 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은 직장 수준에서 가

족친화적 근무제도의 이용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고, 개인수준에서 인

지된 접근가능성은 더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용가능성

(availabili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평균 재직기

간, 중등학교(secondary school) 이상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비율, 여성

근로자 비율, 유자녀근로자 비율, 품질관리 서클 근로자 비율, 업무자율

성을 가진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500명 이상 근로하는 직장,

업무능력을 보상하는 직장, 노조가 있는 직장, 인재채용분야의 직장일수

록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인지된 접근가능성(perceived

accessibility)이 근로자가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데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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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고, 부부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고, 학력수준이 높으며, 근무시간이

길고, 재직기간(job tenure)이 길고, 평생고용형태이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수록 인지된 접근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Felstead, Jewson, Phizacklea & Walters(2001)에 의할 때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민간 근로자들에 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확률이 높았고, 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더 높았다. 또한, 관리직이나 전문직종 비율이 높을수록, 전문성 수준

이 높을수록 재택근무를 할 가능성이 높았고, 협업 역시 재택근무와 정

(+)의 관계를 나타내어 협업이 재택근무를 함에 있어 장애물이 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Osterman(1995)은 1992년 Survey of American Establishments 자료

를 활용하여 87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실행이 조

직의 고용전략과 어떻게 연관되어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근로자들의 목표수준과 근로자들에 주어진 재량의 정도, 특정한 업무관

행이 채택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 고전념(high-commitment) 직장 시

스템을 시행할수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채택에 있어 노조의 존재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체 규모는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핵심

근로자 중 여성비율은 정(+)의 영향을 보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유진(2014)은 대구대학

교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2010년 제2차 가족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가족친

화제도를 도입한 직장에 다니는 기혼 성인남녀 408명을 연구대상으로 가

족친화제도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 지

원제도 등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이용경험 여부로, 독립변수는 개인특

성변수(성별·연령·교육수준·가족소득·맞벌이여부·자녀수), 직장특성변수

(직장유형·직종·근무시간·근무시간조절가능정도·주5일제), 주관적 인식요

인(성역할태도·직장 분위기)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친화적 근무

제도를 실제 이용한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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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근무시간조절정도, 직장규모, 직종, 성역할 태도, 직장불이익 인식

등이었고, 맞벌이 여부, 자녀수, 가족소득 등 가족과 관련된 독립변수들

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희, 반정호 & 이정훈(2008)은 2007년 한국노동연구원의 10인 이

상 사업체 1,084개를 대상으로 한 「일과 가족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유연근로제도의 도입여부 및 활용도를 나타내는 기

업의 수용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70%를 상회

하는 여성친화적이며, 기업의 시장내 경쟁력이 평균을 상회하는 고시장

성 기업에서는 유연근로제도의 기업수용성이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직, 기술직 순으로 기업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권혜원·권순원(2013)은 2010년 실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일-가정 정책의 여성관리자의 조직몰입도와

이직의도에 대한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부양가족지원제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데 상사의 후원성과 시간요구가 강한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양가족지원제도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함에

있어 상사의 후원성이 높을수록 활용 수준이 높고, 시간요구가 강한 조

직문화일수록 활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직무요인과 일-가정 갈등 간 관계

한편,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도입·활용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일-

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함께 살펴보는 것

도 필요하다. 이는 결국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가족친

화적 근무제도의 도입·활용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국외연구를 살펴보면, Thompson &

Prottas(2006)는 2002년 National Study of the Changing Workforce 자

료를 활용하여 자율성이 높은 경우 업무, 가정과 삶 전반에 대해 만족도

가 높으며, 업무와 가정 사이에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직의

사가 낮고, 일-가정 갈등을 덜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Frone, Rus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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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per(1992)는 일-가정 갈등에 있어서 자율성의 감소가 정(+)의 영

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Lapierre & Allen(2006)은 여러 조직과 산업의 근로자 230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직무와 관련된 심리적 지원은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

며, 가정과 상사의 지원이 일-가정 갈등을 회피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는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불

분명하며, 특히 재택근무는 오히려 가정의 요구가 직무에 대한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utler, Grzywacz, Bass & Linney(2005)는 14일 간 비전문직종에 종

사하는 91명의 부모들을 조사하여 직무특성과 일-가정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일일단위의 직무특성으로부터 예측되는 일-가정

갈등(Work-to-family conflict)과 일-가정 촉진(Work-to-family

facilitation)이 나타났다. 일-가정 갈등은 직장에서의 더 높은 업무에 대

한 요구와 재량권과 같은 통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촉진에 있어서는 직업적 요구는 부(-)의 연관을, 통제능력은 정(+)의 연

관을, 전문성 수준 역시 정(+)의 연관을 가짐을 밝혔다.

Cooklin et al.(2015)은 영아 자녀가 있는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에 참여하는 3243명의 아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길고 유연하지 않은 근무시간, 밤 교대 근무, 직업 불안정성, 자율성

부족, 가정 내 더 많은 자녀는 일-가정 갈등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이

는 정신적 고통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안정성, 자율성, 더

나은 직업을 갖는 것은 일-가정 충실과 정신 건강에 정(+)의 연관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Grzywacz & Butler(2005)는 The National Survey of Midlife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MIDUS) 자료를 활용하여 직무특성

과 개인적 성장 욕구 특성을 일-가정 촉진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

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욕구가 높은 직무는 일-가정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성과 다양성, 복잡성과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개인들의 경우 더 높은 일-가정 촉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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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준기·양지숙(2012)의 경우 한국여성정

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생활지원으로 남편에 의한

직장생활 지지가 여성의 일-가정 갈등을 줄이고 일-가정 강화를 증가시

켰고, 가족친화제도의 제공도 중요하나 양성평등적 문화 조성이 갈등 완

화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양육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였던 보육·교육서비스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고, 근로시간은 일

-가정 갈등을 증가시키며, 공공부문 근로자가 일-가정 갈등을 낮게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덕․송광선(2009)은 가정-직장갈등(FIW)에 대하여 자율성은 정

(+)의 영향을, 가족친화적 조직분위기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고, 직장-가정갈등(WIF)에 대하여는 가족친화적 정책의 시행정도는 부

(-)의 영향을, 가족친화적 조직분위기 역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방묘진(2004)은 251명의 기혼 직장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친화

적 조직문화, 직장-가정 갈등, 가정생활 만족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는데,

근로자가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조직의 배려를 높게 인식하고, 복지프

로그램 사용에 따른 경력관리상 불이익이 작다고 인식하며, 근무시간에

대한 요구를 적게 인식하는 등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때 직장과 가정 간 갈등을 감소시켜 직장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생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지각 경향에서는 기혼여성 근로자가

기혼남성 근로자에 비해 복지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우

려가 더 컸으며, 시간외 근무를 더 많이 요구받는 기혼남성 근로자가 기

혼여성 근로자보다 조직이 요구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기대를 더 높게 지

각하였다.

안은정(2013)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인력패널조사」자료를 분

석하여 가정친화조직, 직무특성, 역할관여, 개인특성의 차원에서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정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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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일-가정 갈등 해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임금은 가정-일 갈등은 감소시키지만 일-가정 갈등은 증가시키는 것으

로 분석되었고, 개인의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질적 업무과부하는 가정-

일 갈등을 높이며, 업무량에 비해 시간이 부족한 양적 업무과부하는 양

방향 갈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관영(2008)은 직무자율성과 직무과부하가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과 일-가정 갈등이 직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강원 지역 기혼 여교

사 2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정 갈등에 대하여 직

무자율성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직무과부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자율성과 직무몰입, 그리고 직무과부하와 직

업몰입 간 관계에 있어서 일-가정 갈등이 부분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양동민·심덕섭(2015)은 Karasek(1979)의 직무요구-통제모델에 기초하

여 업무과다 등 직무요구와 의사결정 자율성 등 직무통제, 그리고 일-가

정 갈등, 직무탈진, 이직의도 간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소재 기

업 177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직무요구는 일-가정 갈등에

정(+)의 영향을, 직무통제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지원(2007)은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사회적 지원이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는

데, 남성의 경우 동료지원과 조직차원의 지원이 일-가정 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 조직차원의 지원만 일-가정 갈등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만(2005)은 서울과 강원권 소재 15개 정보통신 기업 근로자 291명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관 및 동료의 사회적 지원이 일-가정 갈등

과 정서적 소진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짐을 밝혔다. 즉, 사회적 지원

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는 근로자들은 사회적 지원을 적게 받는다고 인

식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정서적 소진이 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근·안성익(2016)은 기혼 근로자 353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균형

만족에 대하여 경력성장기회, 역할과부하, 심리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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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연구 결과

연구자 연구결과

Budd &

Mumford(2006)

학력, 성별, 자녀 유무, 직종, 자율성, 직장규모, 조직관리,

노조 여부, 근무시간, 재직기간, 직업안정성이 가족친화적 근

무제도 이용가능성 및 인지된 접근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Felstead, Jewson,

Phizacklea &

Walters(2001)

공공기관 여부, 조직규모, 직종, 전문성, 협업이 재택근무

이용에 영향을 미침.

Osterman(1995)
목표 수준, 재량 정도, 업무관행, 조직규모, 성별이 가족

친화적 근무제도 채택에 영향을 미침.

강유진(2014)
연령, 근무시간조절정도, 직장규모, 직종, 성역할태도,

불이익 인식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침.

김경희, 반정호

& 이정훈(2008)

여성 비율, 기업의 경쟁력, 직종이 유연근로제도 도입

여부 및 활용도에 영향을 미침.

연구하였는데, 경력성장기회는 기혼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자본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또한

직무과부하는 일-가정 균형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성장기회와 일-가정 균형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심리적 자

본이 완충역할을 하여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킴을 보였다. 한편, 직무자원

으로 인식되는 경력성장기회가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에 대

하여는 경력성장기회가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지만, 동시에 경력 몰입도

유발하여 이에 따라 직무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바, 일-가정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업무자율성, 직종, 전문성 수준, 재량

의 정도, 근무시간 조절가능정도, 상사의 후원성, 시간요구, 직업적 요구,

통제능력, 임금, 업무과부하, 사회적 지원, 경력 성장 기회 등이 가족친화

적 근무제도의 도입 및 활용, 그리고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

무요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해당 직무요인들이 공무원

의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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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결과

권혜원·권순원

(2013)

상사의 후원성, 조직문화의 시간요구 정도가 유연근무제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침.

Thompson

& Prottas(2006)
자율성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완화되었음.

Frone, Russell

& Cooper(1992)
자율성이 낮을수록 일-가정 갈등이 심화되었음.

Lapierre &

Allen(2006)

심리적 지원 및 가정과 상사의 지원이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였음.

Butler, Grzywacz,

Bass &

Linney(2005)

직업적 요구가 일-가정 촉진을 낮추고, 재량권 등 통제

능력과 전문성은 일-가정 촉진을 높였음.

Cooklin et al.

(2015)

긴 근무시간, 자율성 부족, 직업 불안정성, 교대근무, 많은

자녀수는 일-가정 갈등을 심화하였음.

Grzywacz &

Butler(2005)

성장욕구가 높은 직무, 자율성, 다양성, 복잡성,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가 일-가정 촉진을 높였음.

김준기·양지숙

(2012)

가정 내 직장생활에 대한 지지, 양성평등적 문화가 일-

가정 갈등을 완화, 근로시간은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켰음.

이유덕․송광선

(2009)

자율성은 가정-직장 갈등을 심화, 가족친화적 조직분위기는

가정-직장 갈등 및 직장-가정 갈등을 완화하였음.

방묘진(2004)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이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켰음.

안은정(2013)
질적 업무과부하는 가정-일 갈등을 높이며, 양적 업무

과부하는 양방향 갈등을 모두 높였음.

안관영(2008)
직무자율성은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였고, 직무과부하는

일-가정 갈등을 심화하였음.

양동민·심덕섭

(2015)

직무요구는 일-가정 갈등을 심화하였고, 직무통제는 일-

가정 갈등을 완화하였음.

박지원(2007)
남성은 동료지원과 조직의 지원이 일-가정 갈등 완화,

여성은 조직의 지원만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였음.

이규만(2005)
상관 및 동료의 사회적 지원이 일-가정 갈등과 정서적

소진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졌음.

김현근·안성익

(2016)

경력성장기회와 직무과부하는 일-가정 갈등을 심화,

심리적 자본은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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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이상 살펴본 연구들에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실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한지숙·유계

숙, 2007; 유계숙, 2008; 한지숙·유계숙, 2009). 즉,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효과성에 초점을

두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도입 또는 활용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를 강

조하였으나, 활용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는 홍성희(2010)의 지적과 같이 가족친화적 근무

제도의 도입과 확대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의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대

부분 인적특성, 직무적 특성, 조직적 특성 등 전반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

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한계를 보인 것과 달리,

직무요인에 초점을 두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직무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정

책적 시사점 도출 시 보다 구체적인 직무에 관련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

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도입·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한 선행연구에서도 실제 이용하는 측면보다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처음

도입 또는 채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 따

라서 Budd & Mumford(2006)의 지적과 같이 제도의 도입과 실제 이용

간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

석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실제 이용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하여 제도 도입 여부와 실제

이용 간 발생할 수 있는 괴리를 제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도입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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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조직규모, 조직 내 여성비율, 노조 유무 등

조직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얻은 설문조사 결과나 조직 관리적 관점에

서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를 조사한 데이터에 바탕을 두어 분석을 진행

하여 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근로자의 이용 경험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의 조사에 바

탕을 두어 실제 이용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장점을 갖는다.

다음으로 국내 선행연구들의 경우,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서 가족친화

적 근무제도를 먼저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한계

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에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 또, 민간기업에 대해 주로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들과 비교

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직무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

년에 제정된 후 2008년부터 시행된 지 12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직무요인

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활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바, 주

로 2000년대에 논의된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최근의 이

용경험에 대해 살펴본다는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2000년대

논의된 자료들이므로, 제도 도입기에서의 분석과 10여년이 지나 제도 정

착기에서의 분석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정착기 시점에

서의 연구로서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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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의 검토

1. 연구문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요구-통제모형 및 직무요구-자

원모형에 의할 때, 직무요인은 근로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쳐 직무긴

장 및 내적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직무요인은

근로자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쳐 행동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이는 유

자녀 근로자의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유자녀 근로자는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직무요구로 인해

직무긴장 및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직무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며 이

에 따라 자기보호 기제로 동기부여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일-가정 갈등

상황에서 직무수행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직무통제와 직무자원은 내적동기부여와 직무몰입으로 이어지는

바,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는 유자녀 근로자는 직무통제와 직무자원이

충분할 때 일-가정 갈등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더욱 활용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

다.

즉, 직무요구와 직무통제, 직무자원에 따라 근로자의 심리상태가 변화

하고 이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유자녀 근로자

의 일-가정 갈등이 심화될 것을 볼 때, 직무요인이 유자녀 근로자의 가

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에 미칠 영향을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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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는 “공무원의 직무요인이 가족친화적 근

무제도 활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로 설정한다. 이에 따른 가설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2. 연구가설

직무요구-통제 모형 및 직무요구-자원 모형에 근거할 때 직무요인은

특정한 심리상태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 과도한

직무요구(업무량 등)에 직면한 유자녀 근로자는 직무긴장을 경험하고 직

무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바, 자기보호기제에 따라 내적 동기가 감소하

고, 일-가정 갈등에 직면한 근로자의 직무 수행 향상 노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직무 수행 향상 노력에 해당되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직업적 요구 및 직무과부하

(Butler, Grzywacz, Bass & Linney, 2005; 안관영, 2008; 안은정, 2013;

양동민·심덕섭, 2015)와 근로시간(Budd & Mumford, 2006; Cooklin et

al., 2015; 강유진, 2014; 김준기·양지숙, 2012; 방묘진, 2004) 등 직무요구

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및 일-가정 갈등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이 도출된다.

1. 직무과부하가 높을수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는 낮을 것

이다.

다음으로, 직무요구-통제 모형 및 직무요구-자원 모형과 직무요인과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때, 직무

통제의 대표적인 예로 활용되는 업무자율성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및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Budd & Mumford, 2006;

Butler et al., 2005; Cooklin et al., 2015; Frone et al., 1992; Grzywa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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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ler, 2005; Osterman, 1995; Thompson & Prottas, 2006; 강유진,

2014; 안관영, 2008; 양동민·심덕섭, 2015; 이유덕·송광선, 2009). 선행연구

들은 대체로 업무자율성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일-가정 갈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바, 업무자율

성은 직무통제의 대표적인 직무요인으로 근로자의 내적동기부여를 강화

하고 이에 따라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는 유자녀 근로자는 직무수행향

상을 위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이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으

로 예측된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2a. 업무자율성이 높을수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한편, 직무요구-통제 모형 및 직무요구-자원 모형에 관한 연구들에서

주요 변수로 다뤄지지는 않고 있으나, 직무요구-통제 모형(Karasek,

1979)에서 직무통제의 예로 제시된 기술 수준(skill level)과 관련하여 업

무전문성이 직무요인으로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직무요인과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간 관계에 대

한 선행연구(Butler et al., 2005; Felstead et al., 2001)들에서도 제시된

바, 업무전문성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일-가정 촉진과 정(+)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음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2b. 업무전문성이 높을수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또한, 직무요구-자원 모형에 기초할 때 직무자원 역시 근로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쳐 내적동기부여를 강화하므로 유자녀 근로자의 직무수

행노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는 일-가정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유자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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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활용하도록 촉진하게 될 것이므로 직무자

원 역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다.

직무자원의 경우 Demerouti et al.(2001)에 의할 때 직무목표를 달성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생리적·신체적 비용과 관련된 직무요구를 감소시

켜주거나, 개인적 성장 및 발전을 자극하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

무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거나 직무요구를 줄여주는 사회적 지원과 개인

적 성장 및 발전을 자극하는 능력 발전 기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거나 일-가정 갈등과 정

서적 소진 간 관계에 부(-)의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선행연구(Lapierre &

Allen, 2006; 박지원, 2007; 이규만, 2005)가 있는 바, 다음의 가설을 도출

할 수 있다.

3a.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능력 발전 기회에 대해서는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킨다는 선

행연구(김현근·안성익, 2016)가 있으나, 능력 발전 기회는 여러 선행연구

들에서 직무자원으로서(Bakker & Bal, 2010; Bakker & Demerouti,

2007) 또는 근로자의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Bedeian,

Kemery & Pizzolatto, 1991)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여 가족친화적 근무제

도 활용을 높일 것으로 예측되는바, 다음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3b. 능력 발전 기회가 많을수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가 높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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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분석틀

[그림1] 연구의 분석틀

제 2 절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추출

한국행정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

였다.1) 「공직생활실태조사」는 기존의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가

명칭이 변경된 조사로서 국가승인통계에 해당하며 조사주기는 1년이고,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일반직(비현업) 공무원(46개 중앙부

처,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 4,000명(중앙부처 공무

원 2,000명,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1) 본 설문조사 자료(인터뷰 자료 등)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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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직생활실태조사 는 확률표본을 수집하고, E-mail을 통한 웹조사

를 시행하였으며, 기관별로 이메일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와 병행

하여 조사하였다.

육아휴직제도, 직장 내 보육시설, 유연근무제를 포함하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활용만족도에 대하여 연구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조사된 공

무원 4000명 가운데 만20세 미만 자녀가 있으며,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3

가지 모두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 275명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로서, 각각 육아휴직제도,

직장 내 보육시설, 유연근무제에 대한 활용만족도를 묻는 11-1-1,

11-2-1, 11-3-1 문항(리커트 5점 척도로 설계)을 활용하여 세 문항에 대

한 응답값의 평균을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로서 측정한다.

통제변수는 인적요인으로서 성별을 여성은 1, 남성은 0으로 더미변수

화하여 활용하고, 연령은 만20세 미만 자녀가 있으며 가족친화적 근무제

도 3가지 모두에 대하여 활용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이 때 20대가 1명인 바, 이를 30대와 통합하여 20대·30대를 참조항목으

로 40대와 50대 이상을 더미변수화하여 활용한다. 20세미만 자녀수는 그

대로 통제변수로 활용하고, 학력은 학사 이하를 0, 석사 이상을 1로 더미

변수화하여 활용한다. 직급은 1~4급을 1로, 5~9급을 0으로 더미변수화하

여 활용한다.

독립변수는 직무요인으로서 직무과부하, 업무자율성, 업무전문성, 사회

적 지원, 능력 발전 기회를 설정하여 분석한다. 직무과부하에 대해서는

분석을 위하여 직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량 및 담당 업무·책임의

과중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또한, 사회적 지원의 경우 동료의 업무

를 도와주는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직무과부하는 업무량에 대한 문항 1개(리커트 5점 척도), 업무 및 책

임의 과중함에 대한 문항 1개(리커트 5점 척도)의 응답값을 평균한 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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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한다. 업무자율성은 업무자율성에 관한 문항 3개(모두 리커트 5

점 척도)에 대한 응답값을 평균한 값으로 활용한다. 업무전문성은 업무

전문성에 관한 문항 1개(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다. 사회적 지원은

동료의 업무를 도와주는지에 관한 문항 1개(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

고, 능력 발전 기회는 교육·능력 발전 기회에 관한 문항 1개(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다. 또한, 조절변수와 관련하여 직무과부하와 업무자율성

에 대한 상호작용항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3. 분석방법

위의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6

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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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는

평균값이 3.80으로 보통수준(3점) 이상의 활용만족도 수준을 보이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만20세 미만 자녀가 있으며,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3가

지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275명 중 여성의 비율은 47.03%이며, 20

대와 30대 비율은 26.0%이다. 또한, 40대는 57.1%, 50대 이상은 16.9%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평균 20세미만 자녀수는 1.68명으로 나타났고, 석

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비율은 19.2%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1~4급인 관

리자 직급 비율은 2.4%, 5~9급인 실무자 직급 비율은 97.6%로 나타났다.

직무과부하는 평균 3.24로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직무과부하 수준이 보

통수준(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자율성은 평균 3.12로 업무자

율성을 보통수준과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전문

성은 3.34로 업무전문성을 보통수준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 지원은 3.50으로 동료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높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 발전 기회는 3.07로 능력 발전 기회를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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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

평균 N

종속변수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
3.7963 275

독립변수

직무과부하 3.2426 275

업무자율성 3.1241 275

업무전문성 3.3447 275

사회적 지원 3.4996 275

능력 발전 기회 3.0736 275

통제변수

성별_여성 .4703 275

연령_40대 .5713 275

연령_50대 이상 .1688 275

20세 미만 자녀수 1.68 275

학력_석사이상 .1921 275

직급_관리자 .0238 275

제 2 절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설을 검증하기 전 연구 대상인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주요 변수 간 상관성의 크기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가족친

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는 0.1% 유의수준에서 성별(여성), 업무전문성,

사회적 지원, 능력 발전 기회와, 1% 유의수준에서 업무자율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5% 유의수준에서 연령(40대)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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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계수 분석 결과

Pearson

상관

종속

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활용

만족

도

직무

과부

하

업무

자율

성

업무

전문

성

사회

적

지원

능력

발전

기회

성별_

여성

연령_

40대

연령_

50대

이상

20세

미만

자녀

수

학력_

석사

이상

직급_

관리

자

종

속

변

수

활용

만족도

1.00

독

립

변

수

직무

과부하

.075 1.00

업무

자율성

.167

**

-.233

***

1.00

업무

전문성

.252

***

.138

*

.216

***

1.00

사회적

지원

.259

***

.092 .135

*

.175

**

1.00

능력

발전

기회

.245

***

-.145

**

.366

***

.265

***

.128

*

1.00

통

제

변

수

성별_

여성

.200

***

-.004 -.107

*

-.222

***

-.032 -.088 1.00

연령_

40대

-.126

*

-.114

*

.160

**

.016 .051 .144

**

-.019 1.00

연령_

50대

이상

.086 .007 .069 .034 .033 .055 -.172

**

-.520

***

1.00

20세

미만

자녀수

.004 .009 .126

*

.152

**

-.031 .100

*

-.036 .157

**

-.193

**

1.00

학력_

석사

이상

.035 -.003 .265

***

.289

***

.196

**

.199

***

-.076 .196

**

-.074 .063 1.00

직급_

관리자

-.097 .012 .174

**

.144

**

.151

**

.134

*

-.147

**

.019 .083 .001 .320

***

1.00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 성별*남성, 연령*20·30대, 직급*5급이하, 현재학력*학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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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회귀계수 표준오차

독립변수

직무과부하 .072 .060

업무자율성 .116* .057

업무전문성 .235
***

.063

사회적지원 .199
***

.050

능력발전기회 .173
**

.052

통제변수

성별_여성 .346
***

.073

연령_40대 -.198
*

.086

연령_50대이상 .044 .114

20세 미만 자녀수 -.021 .061

학력_석사이상 -.069 .100

직급_관리자 -.681** .244

(상수) 1.194** .355

F 9.046***

0.274

adj.  0.244

제 3 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해당 연구의 자료의 크기는 275로 충분한 표본 크기가 확보되었고, 통

제변수와 독립변수를 투입한 모형에서 VIF 값이 10 이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인 가족

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업무자

율성, 업무전문성, 사회적 지원, 능력 발전 기회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비교해보면, 업무전문성, 사

회적 지원, 능력 발전 기회, 업무자율성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05,

**
p<.01,

***
p<.001

Reference group : 성별*남성, 연령*20·30대, 직급*5급이하, 현재학력*학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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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결과의 해석

먼저, 직무요구와 관련하여 직무과부하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

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과부하

가 일-가정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Butler et al.,

2005; 안관영, 2008; 양동민·심덕섭, 2015)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볼

때, 직무과부하가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키지만, 일-가정 갈등의 증가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의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모형에서는 직무과부하로 내적 동기가 저하되면 가족친화적 근무제

도 활용만족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직무과부하로 일-가정

갈등이 증가함에도 내적 동기가 저하되지 않거나, 내적 동기가 저하되더

라도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백경민, 박인, 정범구(2019)에 의할 때 기혼 여성 근로자들의 일-

가정 갈등이 직무열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도

화·정두영(2010)에 의할 때 일-가정 갈등이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에 대

하여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직무과부하로 내적 동

기가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직무과부하로 내적 동기는 감소

함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를 활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에 대한 활용만족도는

감소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직무과부하의 측정과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있

는데, 이는 공무원의 과소·과대 보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과소 측정과 관련하여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초과근무시간 총

량제 등 공무원 근무혁신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에 업무량이나 업무책임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보고할 유인이 존재한다. 일례로 초과근무시간 총량

제 도입으로 총량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

문에 실제 업무량보다 업무량이 과소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른 한편으로 과대 측정 요인도 존재한다. 이는 직무과부하에 대한 설문

문항이 업무량과 업무책임에 대한 물음으로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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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않고 주관적 판단에 의하므로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량이나 업무책

임에 대하여 과다하게 보고할 유인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과소 및 과

대 측정 요인이 존재하여 직무과부하에 대한 측정상의 오류가 발생하였

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직무통제 요인 중 업무자율성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자

율성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Budd & Mumford, 2006; Osterman, 1995; 강유진, 20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업무자율성이 일-가정 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Butler et al., 2005; Cooklin et al., 2015; Frone et al., 1992;

Grzywacz & Butler, 2005; Thompson & Prottas, 2006; 안관영, 2008;

양동민·심덕섭, 2015)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업무자율성이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켜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가족친화적 근

무제도 활용만족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을 때 내재적 동기가 증가하게 된다는

Deci & Ryan(2000)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도 자율성이 증가할 때

내재적 동기가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증가된 내재적 동기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높고, 업무의 마감시한을 정할 수 있

으며,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일-가정 갈등이 줄어들고,

내재적 동기는 증가하여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활용이 촉진되며, 이에

따라 활용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통제의 다른 요인인 업무전문성 역시 가족친화적 근무제

도 활용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업무전문성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Felstead et al., 2001; 김경희 외, 200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

였다. 또한, 업무전문성이 일-가정 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Butler et al., 2005; Grzywacz & Butler, 2005)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업무전문성은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켜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키

고, 이에 따라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이 촉진되어 활용만족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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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담당업무에 요구되는 업무전문성이 높

을수록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증가하여 일-가정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직무몰입이 증가하여 내재적 동기가 증가하고, 이는 가족친화적 근

무제도 활용을 높여 활용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직무자원 중 사회적 지원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업이 가족친화적 근

무제도 활용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Felstead et al.(2001)의 선행연

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킨

다는 선행연구(Lapierre & Allen, 2006; 김준기·양지숙, 2012; 박지원,

2007; 방묘진, 2014; 이유덕·송광선, 2009)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사

회적 지원 역시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켜 공무원의 내재적 동기를 증가

시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동료의 업무지원 역할이 클수록 일-가정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되므

로, 이는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키며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을 높여

활용만족도도 증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직무자원 중 능력 발전 기회도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능력을 보상하

는 직장일수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이용가능성이 높다는 Budd &

Mumford(2006)의 선행연구와 관련이 있다. 업무능력을 보상하는 직장일

수록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추구하므로 능력 발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한편, 능력 발전 기회와 일-가정 갈

등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김현근·안성익(2016)은 경력성

장기회가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강은주·한주희(2009)는

성장기회가 조절변수로서 성취동기와 일-가족 갈등 간의 관계를 조절하

여 일-가족 갈등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개방성과 일-가족 갈등 간의 관

계를 조절하여 일-가족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

한 선행연구들의 결론을 본 연구 결과 해석에 적용해볼 때, 능력 발전

기회가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켜 공무원의 내적 동기를 감소시켜 가족

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발전 기회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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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 것은 능력 발전 기회가 일-가정 갈등을 다소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몰입을 증가시켜 직무몰입에 따른 내적 동기 증

가가 일-가정 갈등 증가에 따른 내적 동기 감소보다 더 크게 작용하였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5]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결과

직무

요구

직무과부하가 높을수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기각

직무

통제

업무자율성이 높을수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업무전문성이 높을수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채택

직무

자원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능력 발전 기회가 많을수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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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함의

먼저, 본 연구를 통하여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도입 여부와 실제 이용

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대

상 4000명 공무원 중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세가지 유형을 모두 이용해본

공무원은 275명에 불과하여 제도가 도입·채택된 것과 이를 실제로 이용

하는 것에는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가족친화적 근

무제도가 공공부문에 법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

성원들이 실제로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요인들을 포함한 제반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기존에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요소들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 직무과부하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예측과 차

이가 있는 바, 당연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었던 직무요인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가정 갈등과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간 관계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직무과부하와 능력 발전 기회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일-가정 갈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대하여는 각각 유의한

영향이 없거나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모형의 예측과 같이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목표달성이 어려워져 내

적동기가 감소하여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반면,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의 완화를 위하여 가족친화

적 근무제도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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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함에 있어 직무요구, 직무통제, 직무자원 등 직무요인 전반에

대하여 폭 넓게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직무통제 및 직무자원의 여러 요

인들이 종합적으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할 때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별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직무요인 전반을 고

려하는 종합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족

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전반적 요인들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에 선행연구들이 인적 요인 또는 조직적 요인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검증한 것과 달리,

직무요인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직

무요인 역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고정적인 요소로서 상대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인적 요인 등과

달리, 직무요인은 비교적 변화시키기 용이한 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직무요인을 변화시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 제언을 제도적 차원, 기관 관리적 차원, 문화적 차

원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직무분석 및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먼

저, 연구결과에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업무자율성, 업무전문성, 사회적 지원, 능력 발전 기

회의 차원에서 공무원의 직무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직무요인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직무분석과 관련하여 류현숙 외(2010)는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중간관리자 이하 직급에 대한 직무분석이 우선 순

위가 높음을 보였는데, 이를 고려하여 중간관리자 이하 직급에 초점을

맞춘 직무분석 실시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촉진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능력 발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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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훈련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

는 것이 요구된다. 일례로 자기개발휴직 시 학위 취득 목적의 교육과정

수강에 대한 제한 완화, 재휴직 금지 기간의 단축 등의 법령 개정 사항

들이 제시될 수 있다.

기관 관리적 차원에서는 결재 간소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교육훈련 기회의 실질적 이용 제고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직

무통제 중 업무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결재 간소화가 필요하다. 일례로,

결재 단계를 줄이고 결재 마감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상관의 사전판단이

불필요한 업무를 분류할 수 있게 되며, 실질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효

과를 낼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 차원에서 인센티

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영우·권우덕(2012)도 전문직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직무와 관련된 민간 자격

증 취득시 받는 수당을 높이고, 해당되는 자격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자

격증 취득시 승진 심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안이 있다. 한편, 전문

성 제고를 위하여 최순영(2013)에서는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와의 네트워

크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

는 국가인재DB를 정책자문 목적으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도

입되어 있는 민간개발휴직제도, 자기개발휴직제도, 국비유학 및 대학원

위탁 과정 등 교육훈련제도들의 실제 이용을 높여 능력 발전 기회를 제

고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미 도입된 제도들에 대하여 정원과 예산을

확대하고, 기관의 재량을 통해 가능한 허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문화적 차원으로 조직 내 가족친화적 문화를 형성하는 것

이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이용을 촉진하는 근본 방안으로 제시된다. 김준

기·양지숙(2012)과 원숙연·박지원(2009)이 공통으로 지적하듯이 가족친화

적 근무제도가 도입되어 있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친화적 문화 형

성을 위해서는 조직 관리자 그룹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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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직급부터 먼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

시될 수 있다.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스스로 이용해봄으로써 일·가정

양립 효과를 체험하고,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

인함으로써 부서원들의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엄혜경·성상현(2018)도 여성근로자의 가족지원에 대하여 상사가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부양가족 돌봄 지원제도와 유연근무제도를 포함

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이 늘어나는 것을 보인 바, 관리자 직급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근무제도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

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먼저, 연구모형 상의 한계로, 설문 문항 설계에 있어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직무요인과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동시

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직무요인에 대한 측정시 일부 직무

요인에 대한 설문 문항이 엄밀하게 설계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일부 직

무요인의 경우 여러 측정 문항이 설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하

여 연구모형 상 설정된 개념과 조작적 정의에 따른 설문 문항 간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 상 세 가지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모두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용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세 가지 가족

친화적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

다면 이는 활용만족도로 측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용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임에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특성상의 한계로서, 자기기입식이고, 독립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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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를 동일한 측정도구와 응답원에 의하여 측정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인 동일방법 편의가 나타난다는 한계가 있다.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등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연구모형 내 변수 간에

관계의 정도를 왜곡하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박원우, 김미숙, 정상

명 & 허규만, 2007), 본 연구 역시 설문조사 내 문항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바, 설문 응답자가 일관성을 유지하고자하여 변수 간 관계의

정도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2018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면 조사라는 점에서 인과관계 검증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하여 횡단면

조사와 함께 종단면 조사 즉, 패널 자료를 함께 활용한 인과관계 검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임하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우 특성상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피로감 등으로

인해 설문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재

권(2016) 등에 따를 때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선망되는 방향으로 설문

조사에 응답하는 사회적 선망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 바,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사회적 선망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해당 연

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및 현업공무원 등을 포괄

하지 못하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연구로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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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Job Characteristics on

Public Employees' User

Satisfaction of Family-Friendly

Policy

- Focused on Public Employees

with Child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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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is now less than 1 and the need to

increase the total fertility rate is growing. Family-friendly polic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ies to tackle the low birthrate issue.

This study used 2018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data

published by KIPA to analyze the impact of job characteristics on

public employees' user satisfaction of family-friendly policy. This

study selected 275 employees from the data who have one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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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aged under 20 years and used three kinds of family-friendly

policy which are parental leave, on-site child care center, and flexible

work arrangement. By analyzing the impact of job characteristics,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facilitating the use of

family-friendly policy.

This study is based on Job Demand-Control model of

Karasek(1979) and Job Demand-Resource model of Demerouti et al.(2001).

These studies suggest that job characteristics affect employee's

psychology and then create change of employee's behavior. The

dependent variable is user satisfaction of family-friendly policy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job overload, job autonomy, job

expertise, social support, and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job

autonomy, job expertise, social support, and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had positive impact on user satisfaction of family-friendly

policy. However, job overload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user

satisfaction of family-friendly policy.

Therefore, to facilitate the use of family-friendly policy,

government should promote job analysis to understand job

characteristics. Also, government needs to enhance job expertise by

giving more incentives to public employees. It will also be helpful for

government to create family-friendly environment to boost social

support. Lastly,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ies to facilitate use of family-friendly policy.

keywords : family-friendly policy, job characteristics, job

overload, job autonomy, job expertise, social support, career

development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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